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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ract : In this paper , w e review ed the backgrounds and content s of
the final report of Japanese new fisheries policy published last Augu st ,
and suggested desirable policy dir ection Korea could adopt .

Recently Japan is also faced with sev ere challenges both from inside
and out side. T he decrease of fisheries r esources and over - investm ent in
fisheries sector worsen m anagem ent performances and relativ e com -
petitiv eness . Moreover , the rapid increase in number of old fisherm en
reduces the vitality of fishing village. T hough the challenges facing the
tw o countr ies (Korea and Japan ) are similar , the policies are differently
adopted. T he differ ences are as following ;

Fir st , Japan has strong intention to continue T AC sy stem to recov er
fisheries r esources, but , in Korea, it is v ague. Second, the Japanese
Governm ent invites both fisherm en and urban citizen s in planning and
implem enting fisheries policies . In the process, the centr al gov ernm ent
shares roles with local gov ernm ent . Last , the Japanese Gov ernm ent giv es
special attention to wom en and old labor s . Also, the governm ent
enhances and stabilizes fisherm en ' s w elfare and incom e through fisheries
in surance.

It is necessary for us to ex amine above mentioned Japanese fisheries
policy , becau se Korea should pur sue this policy direc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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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9년 8월 31일 일본에서는 수산기본정책검토회(이하 검토회라고

한다)에서 2년 동안 검토해 온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당초 본 자료는

1997년 9월 일본 수산청에서 검토회에「200해리 시대에 대응한 수산기

본정책방향」에 대해 검토를 의뢰한 후 많은 학자와 관계자들의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다.

최근일본에서도 1963년의연안진흥법제정당시와는다른,많은새로

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결과 수산정책 전반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어업구조재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본 작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일본의 수산업 현황을 보면, 과잉어획과 해양환경 악화로 인해

주변 수역의 수산자원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고, 어업취업자의

감소·고령화가 촉진됨으로써 금후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

적·인적 기반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또한일본수산업은고비용구조로인해국제경쟁력이저하되고있고,

과잉투자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수산물 소비감소로 어업 경영상황

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현재일본수산업은급변하는 국내외여건에적절히대응하고

미래를 개척해야 할 전환점에 서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구조재편을 통

해 수산업도 자립이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장

기간에 걸친 작업 끝에 수산기본정책방향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2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이후 새로운

어업질서 하에서 우리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수산진흥종합대

책을 발표한바 있으므로현시점에서한·일간수산기본정책의방향을

비교·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는 우선 일본 수산기본정책검토 배경을 살펴보

고 나서 8월 31일 발표한 최종결과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우리나라

의 현행 정책과 비교·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 수산정책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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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정책의 검토 배경

1 . 일본의 경제·사회에 있어서 수산업·어촌의 위치

1 ) 국민에 대한 식량의 안정공급

식량의 안정공급은 국민생활은 물론 사회안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

하다. 수산업은 농업과 함께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한다는 중요한 역할

을담당하고있는데,다종다양한수산물을통해동물성단백질의 40%를

공급하는 등일본의풍성한식생활에 큰기여를 하고있다.또한수산물

은 영양 측면에서도 균형 있는 건강식이며, 풍요로운「일본형 식생활」

의 필수적인요소로서 최근에는 뇌의 활동에 유익한 DHA ,동맥경화 예

방에 유효한 EPA 등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또

한 수산물은 축산물과는 달리 수입사료 등에 의존하지 않는 단백질 공

급원으로서 식량수입이 곤란한 긴급사태에도 일정한 공급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식량안보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 일본 경제·사회에서의 중요성

일본국민의 1인당 연간수산물소비량은 약 70kg으로서일본은세계

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의 하나이다. 이 거대한 시장이

일본 수산업및 관련산업발전의 기초를이루고있다.지역(都道府縣)에

따라서는 이들 산업 생산액이 전체 산업생산액의 10% 가까이 점하는

곳도 있고 쿠시로, 무로토 등 어업기지로 알려진 도시에서는 이 비율이

20∼30%에 달한다.

또한 이도(離島)에 이르기까지 연안지역에는 많은 어촌이 존재하고,

각 지역에서 다양한 어업이 영위되고 있는 것은 국경지역 감시와 지역

사회 유지 등 국가안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어촌은 죠몽(繩文)시대 이래 제례, 전통행사 등

일본 고유의 문화형성과 보존에도 기여해 왔고, 최근에는 풍요로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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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추구하는 국민욕구에 부응해서 낚시, 다이빙 등 해양 레크리에이

션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2 . 수산물 수급 및 수산자원 전망

1 )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대와 공급 불안

세계의 수산물 생산은 매립간척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서식·산란장

의 감소와 해양환경 악화 및 과잉어획노력 투하 등으로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할 수는 없다. 반면 인구증가와 소득향상(개발도상국) 및 건강지향

(선진국)등으로수산물수요는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어세계

적으로 수산물 공급의 부족이 예상된다.

2 ) 일본의 안정적인 수요와 국내생산력에 대한 우려

금후 수산물 소비량이 많은 중장년층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나 최

근식료품에대한가계지출이둔화되고 동물성단백질섭취량도정체경

향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수산물 수요는 앞으로도 현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내생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자원관

리 및 어장환경회복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내생산이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3 ) 식량자급률 목표의 책정

먼저 공포·시행된「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는 식량의안정공급

과 함께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식량의 안정확보라는 기본적 사고

에 근거하여 식량자급률의 목표를 품목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이유로 수산물에 대해서도 소비전망과 생산목표의 책정이 필요한데 일

본 주변 수역의 수산자원 회복과 장래의 지속적 이용가능성 여부가 불

가결한 전제조건이기는 하나 수산식량의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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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에 대해서 생산 및 소비 양면에서 동시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 환경변화·과잉어업 등에 의한 주변 수역의 자원감소

고도성장기에는 연안역의 수질악화가 발생했으나 수질규제강화에의

해 1975년 이후상당히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해면과내수면에서 어

장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개발행위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어

선의 대형화, 어선기관의 고마력화, 어망의 대형화와 어구개량 등으로

어선의어획노력량이증대하고있으나이것을 적절히관리할수없었던

것도 자원악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수산연구소 조사대상인 42종의 어류 중 전체 어획량의 58%를 차지하

는 어종이과잉 어획되고있고 전체적으로 어획량의 20∼30%를 삭감하

지 않으면 현재의 자원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따라

서 앞으로 적절한 자원관리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다면 자원의 감소는

심화되어 국민에 대한 수산식량의 안정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다.

Ⅲ. 일본 수산정책의 방향과 시사점

1 .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체제의 확립

1 ) 일본 주변수역의 자원회복과 지속적 이용

(1 ) 수산자원의회복과지속적이용을위한체제정비와계획적대응

검토회에서 수산자원의 회복과 지속적 이용을 위해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이자원감소원인의과학적인규명과신속한자원회복으로서이

를 위해서는 과잉 어획노력량의 삭감과 함께 어업자 및 이해당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원관리체제를 확립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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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복수의 도도부현(都道府縣)에 걸쳐 있는 광역의 해역단위에서 어

업관계자의 동의하에 자원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원회복의 목표를 설정한 후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자원조사나 어획능력의 정량적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기능

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

러 자원회복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과도 공동자원

관리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며 외국어선의 어획노력량 삭감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이 지향하는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체제 중 자치

단체의역할강화와어업자에 대한경영안정조치강구및 외국과의공동

관리 시도는우리에게 많은것을시사해준다.즉우리나라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 어업허가를 부여하나 수산자원관

리에 대해서는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고있어최근지방자치단체에위

임한 어업허가업무를 중앙정부(해양수산부)로 환원하려는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맞이하여 시

대적 요청에역행하는 조치라며강력하게반발하고있으나적어도조업

구역이 여러 시·도에 걸쳐 있는 근해어업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된다.또한 어업규제로 인한 수익감소에 대해서도 특별

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과 같이 일정 기간만이라도

공제제도 등을 통해 경영안정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접국)

과의 공동관리의필요성에대해서도원론적인 수준에머물고있어이러

한 점에 대해서도 정책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2 ) 합리적인 자원관리조치의 운용

일본에 있어 자원관리는 오래 전부터 어업법 등에 의한 공적 관리와

어업자의자주적관리가유기적인관계를가지고시행해 왔으나검토안

에서는 앞으로 일본 주변 수역의 자원회복을 위해서는 공적 관리와 자

주적 관리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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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적 관리수단의 하나인 T AC제도는 해양법체제 하에 있어서,

200해리 수역 내의 자원관리제도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앞으로 강제규

정의 적용에대비하여 원활한관리체제를정비와함께어획량의합리적

인 할당과 대상어종의 확대 및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다음 어업자들스스로에 의한 자주적 관리 경우 자원평가단

계에서 어업자가 참여함은 물론 지역과 어종에 따라서는 유어자(遊漁

者)도 자원의 평가·관리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일본의 자원관리에 있어 하나의 큰 특징은 근해어업

은 T AC제도를, 연안어업은 자원관리형 어업을 양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자원관리형 어업 경우 1970년대 말부터 지역과 업종의 특

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조업형태를 통해 자원회복과 소득증대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자율관리어업이

라고하여몇개어종에대해유사한제도를시행중에있으나어업자들

의 인식부족과 정책지원 부족으로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일본

의 자원관리에 있어 또 하나의 특기할 만한 사항은 T AC 제도에 대한

정부의확고한입장이다.즉 현재 강제성은없는 상태에서시행중에있

으나 동제도의 중요성을감안하여시행과정상의문제점을계속보완해

나가고있으나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5개어종을대상으로시험사업을

실시하는과정에서많은문제점이야기되었다는이유로금후시행이불

투명한 실정에 있어 우리와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다.

2 ) 기르는 어업의 추진

일본의기르는어업에대해서는종묘생산기술개발등을통한자원증

식과 재배어업 및 양식업의 계속적인 발전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들고

있다. 특히 양식업에 있어서는 과밀양식과 과잉 사료투입에 의해 양식

어장 환경악화가 진행되고 어병이 자주 발생하므로 1999년 5월에 제정

된 「지속적 양식생산 확보법」에 근거하여 어장이용의 적정화와 양식

체제의 정비를 통해 환경을 배려한 지속적 생산과 동시에 수요에 대응

한 적정 생산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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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일본의 기르는 어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상황은 우리

나라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기르는 어업을 위한 기반시설과 기술수

준이 우리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기르는 어업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3 ) 어장환경 및 생태계 보전

양호한 어장환경은 자원의 보전·관리뿐만 아니고 양질의 안전한 수

산물의 공급을 위해서도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검토회에서도 그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경우 연안과 내수면의 수질은 상당히 개선되었

으나 간척·매립 등으로 인한 자원감소와 외래종의 이식 등에 의한 생

태계 영향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 바람직한 어장환경 보전지표를 시

급히 설정하고 수역별로 종합적인 어장환경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때어장환경및생태계보전과관련하여일본이당면하고

있는 문제상황은 우리와 비슷하다. 다만 그 대책에 있어 일본은 예방적

차원의 사전대책을 중시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사후대책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즉 우리나라의 연안어장환경보전정책은 어

장정화사업과 어장환경개선사업 등 사후대책이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

다.따라서앞으로우리도사전대책에더욱많은 노력을기울여야 할것

이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 책임 있는 원양어업과 국제적 자원관리에 대한 기여

일본에서도원양어업은 200해리시대의공급력감소를보완하고참치

등 200해리 수역 내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수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할

뿐 아니라 종래의 생산형태 외에 합작 등 다양한 형태의 조업을 통해

수산물의 안정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해양외교를 강화하여 어장확보에 노력하고 비용절

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며,「책임 있는 어업」의 실천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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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어업과자원의 조화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하고 편의국적선문

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일본의 원양어업 역시 우리와 같은 문제에 당면해 있

다. 그러나 1973년에 이미「해외어업협력재단」을 설립하여 연안국에

대한 어업시설지원, 기술지도, 연수생초청 등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해외어장의 안정적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을 통해 연안국 어업관계자를 초청, 기술지

도를 하고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으나 그 수가 매우 적고 특히 연안개도

국의 어업발전을위한 직접지원은거의 없어해외어장의 안정적확보에

크게 기여하지못하고 있다.이밖에일본이세계수산업의 리더로서적

극적으로국제적인의무를다해야한다는입장은우리로서도지향해나

가야 할 중요한 정책방향의 하나인데 앞으로 국제적인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어획만 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 ) 어업관리제도의 개선

어업관리제도에 대해서 검토회에서는 어획능력의 향상, 자원회복 및

지속적 이용체제 확립, 어업종사자의 안정적 확보, 어업경영의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2년 지정어업 허가의 일제갱신과, 2003년 공동어업권 일제갱신을 목

표로 어선·어구의 규제, 어업권 우선순위, 자원관리비용 분담 등에 관

한세부계획을수립하고유어가지역과 어종에따라서는 자원관리에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실태파악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어업관리제도 개선방향은 우리나라에서도 필요

한것으로서특히어업허가및어업면허의일제갱신은획기적인제안이

며(어업면허 갱신은 우리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유어와

상업적 어업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나라 경우 전혀 고려하지 않

고 있으나 조만간 야기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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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립이 가능한 어업경영체제 확립

1 ) 의욕과 능력 있는 어업종사자의 육성·확보

일본에서도 어업종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신규취업자는 정체상태

에 머무르고 있는데 가장 어업자가 많았던 소화 1∼10년대 세대(1926∼

36년)는 이미 은퇴시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 폭이 더욱 커져

현재 24만명에 이르는 연안어업종사자수가 10년후에는 14만명까지줄

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의욕과 능력 있는 경영체」가 주체가 되는 경영구조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서 이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어업경영으로 타산업과 비

슷한 수준의소득을올리고자원관리에도적극적으로참여토록 하되어

업권관리등어장이용의폐쇄성이장애요인이될수있기때문에어업관

리제도의개선과어협가입이가능토록할필요가있다고제안하고있다.

아울러 수산업은 남녀공동의 노력에 의해 영위되는 산업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여성종사자의 지위향상을 통한 수산업·어촌의 활성화가 필

요하며, 어선원의 신규취업 감소와 노령화 현상 속에서 우수한 일본인

선원을 확보·육성하고, 노동조건개선을 통해 안정된 생산환경을 조성

해 나가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어업인력의 육성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일

본보다잘되어있다.즉어업인후계자육성사업,전업어가육성사업,선

도어업경영체 육성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불구하고대상자수가많지않고시행과정상의문제로 인해사

업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여성인력의 지위향상에 대해서는 거의

정책부재 상태에 있어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2 ) 어협 등 조직체계의 정비와 활성화

(1 ) 어업협동조합

일본 경우 어협의 규모가 영세하여 협동화에 의한 규모의 경제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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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발휘할수없어 1998년 3월에「어업협동조합합병촉진법」을제정

하여 합병에 의한 어협의 규모확대와 경영체질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에서는「어업협동조합의 합병촉

진에 관한 기본적 구상」에 따라 1현에 1어협 혹은 1현 복수 자립어협

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검토안에서는 어협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능한 어

협의 지도자를 확보하고, 청년과 여성을 정조합원으로 가입케 하거나

조합임원으로 채용하고 수산업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새로운 과제에 대

응하고 어업권 관리를 비롯하여 자원관리, 어장환경 보전, 산지유통, 지

역활성화 등 합병 후 어협에 기대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어업인단체로서수협에대해서는우리나라에서도 합병등을 통해구

조조정을 계획 중에 있으나 일본과 같이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요자금 부족으로 뚜렷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수협의 기능에 있어서 일본 경우 어업권 관리주체인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일본과 같이

수협이어업권관리주체가되어어장을 집단관리해야한다는주장도많

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일본의 검토안에서 청년이나 여성의 조합가

입이나 조합임원 채용도 매우 중요한 제안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 어업보험제도

일본에서는 각종 어업보험제도가 발달되어 있으나 어선·어업자 수

가감소하는가운데어업자의부담을경감시키고어업보험제도를효율

적으로 운영해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선보험단체 및 어업공제단체

를 전국단체로 통합·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1999년 5월「어선손해등보상법」이 개정되어 어선보험의 국영재보험사

업이 민영화되었으나 어선보험 및 어업공제단체가 이를 실행하도록 해

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경우어업보험제도가 일본에비해크게미흡한데 특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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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서 196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식공제제도를 2000년에 가서 재검

토할 계획으로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현재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운영

상의 문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현재 우리

나라 어업보험은어선공제및선원공제가중심을이루고 있고추진주체

도 수협중앙회로 단일화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할 경우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 중소어업의 구조재편

일본에서도어획대상자원의감소에의해생산이감소하고과잉투자로

인해 각 어업마다 경영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따라서 생산성 향

상을위한여러가지방안들이시행되고있으나구조적인문제를해소하

지 못하고 있어 자원수준에 대응한 합리적인 생산체제의 확립을 위해

자기책임 하에 근본적인 경영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를위해서업계스스로자구계획에 입각하여자원수준에대응한어

획노력량을 유지하고조업비용의절감및어획물의부가가치제고에의

한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고 이러한 조치의 촉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

인 감척대책과 융자·보증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밖에 잔존경영체에 대한 자금의 지원(융자)에 있어 연안어업도 포

함하고해외어장진출,선단규모축소,규제완화및어업재편으로인해영

향을 받는 업종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상과같은정책을추진하기위해우리나라에서는이미 1996년말부

터「업종별·지역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중

앙경쟁력강화위원회 경우 단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 이래 현재 거의 유

명무실한 상태에 있고, 한·일 어업협상 타결 이후 중장기 대책의 하나

인 연근해 어업 재편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일본의 정책방향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중·일 어업협상 전략수립 및 사후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함으

로써 어업협정 이후의 중장기 어업발전계획 수립을 다소 소홀히 할 우

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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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산기술개발 강화

일본에서도 수산기술개발은 자원회복, 어업경영의 효율화, 수산물의

유효이용 등을 통해 수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므로 국가,자치단체및 민간의 역할분담하에기술개발 및보급을지향

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산자원 회복, 어업생

산성 향상, 환경친화적 어업 및 노동환경개선에 대한 기술개발을 중점

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내용에 한·일간 차이가 있을 수

없다.다만 수산자원회복에 관한 기술개발을 최우선적으로하면서 자원

관리 하에서의 생산성향상, 노동환경개선·안전을 위한 기술개발을 중

점적으로 지향해야 한다는 것은 수산업에 있어 자원의 중요성과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정책제안이라

고 할 수 있다.

3 . 수산물 유통·가공의 합리화와 소비자 욕구에의 대응

1 ) 산지기능의 강화

(1 ) 산지시장 통합을 통한 산지유통기능 강화

일본에서도 국내수산물의 대부분은 산지시장을 경유해서 유통되나

시장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집·출하하는 물량의 확보가 불충분하며 가

격형성력도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정

량·정규격을 장점으로 하는 양판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지시장을

통합함으로써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장경영의 효율화를 추구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판점을 통한 수산물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

나 수산물 유통의 효율화 및 유통비용의 절감을 위해 산지위판장의 통

폐합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강제상장제 하에서 시설된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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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 중 자유판매제 실시 이후 양륙량 감소로 위판장 운영이 부실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유통비용의 절감 및 양판점

과의 연계를위한일본의정책제안과세부계획수립은우리나라의산지

유통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 어협·어업자에 의한 판매력 강화

일본에서도 앞으로 어업생산량의 증가를 통한 경영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실정이므로어업의재생산을가능케하는이익을 확보하기위해

서는 어협및어업자가산지유통기능강화에주도적인역할을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산지에서 어획물가공 등

으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건어물 등을 대상으로 지역유통, 택배, 인

터넷 등을 활용하여 실수요자와의 직접거래를 확대하는 등 지역특성을

살린 유통경로 다원화에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수(어)협 및 어업자의 산지유통 참여는 매우 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보합제 임금결정 방식 등 수산업의 특성상 소비

지 도매시장으로의 직출하가 곤란하며 산지수협 자체가 유통사업에 소

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지위판장을 도매시장화 하

고, 종합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산지에서부터 가공·소포장·규격화 하

여소비지직·판매장과대형신업태에 직공급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

는데 이과정에서 수협 및어업자의 적극적인참여가필요할 것이다.이

밖에 현재부분적으로 시행하고있으나 일본의검토회에서제안하고있

는 바와 같이 택배 및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도 앞으로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금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 수산가공업의 체질강화

일본에 있어 수산가공업은 어업과 함께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고 수산물의 수요개발에도 기여하여 왔다. 그런데 가공

업체 중에는 중소·영세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식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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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비교하여수익성이낮으며신규투자가진행되지않은등경영근대

화가 뒤떨어져 있다.따라서 검토회에서는 업계의 조직강화와 어업자와

의 유대강화 및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가공경영체의 체질강화를

도모하되 이를 위해 기업 자신이 새로운 가공품이나 생력화 기술을 개

발하고 유통·가공부산물의 재활용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

하고 있다.

수산물가공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지향하는 정책방향은 수

산가공품의 수요추이와 현재 시설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투자를

하고,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밖에 가공업자와 어업자와의 유대강화,

새로운 제품개발 및 생력화, 부산물의 재활용 등 다양한 내용을 제안하

고 있어우리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검토가있어야 할것이다.

3 ) 품질·위생관리 등의 강화

일본에서도식품의품질및안전성에 대한소비자들의 관심이높아지

고 있어 검토회에서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품질·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제안하고있다.즉생산자및 유통종사자의 품질 및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반적 위생관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생산·유통·

가공의 합리화에 대응하여 HACCP 방식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산지에

서 소비지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수산물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품질인증제를 시

행하고 있고, 위생관리 경우 도매시장 등 대형유통시설에 대해서는 감

독관임명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이,소매시설에 대해서는 냉동냉장시

설 확보와 위생교육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일본과같이 HACCP 방식을도입하거나 EU 공장등록제를실시하

는등선진국형 관리체제로전환함으로써국내소비는물론지속적인수

출이 가능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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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산수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

또한 검토회에서는 소비자에게 수산물의 영양특성 등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장래의 어식문화 주체인 어린이와 학생에 대한 식사

교육 등을통해서국내수산물소비의확대를도모하며소비자구입단계

에서 적절한판단기준을제공하기위해 원산지표시제등을더욱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원산지표시제에대해서는 1999년 7월에개정된「농림물자규격

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의 시행에 따라 2000년에

는원칙적으로모든수산물을대상으로 실시하도록되어 있어표시항목

및 표시내용 등에 대해서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경우국내수산물소비확대를위한정책적인노력은매우

미흡한데특히수산물의영양적특성에 대한정보제공과 어린이나학생

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거의 없으므로 잎으로 이와 관련한 일본의 노력

을 참고할 만하다. 반면 원산지표시제는 1994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추진상의 문제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소매단계에 한정되어

있는 대상범위를확대하고불법행위에대한단속을강화하는등개선이

필요하다.

5 ) 국제무역을 둘러싼 정세에의 대응

최근 WT O, APEC, OECD 등 국제회의에서 무역자유화에 관한 논의

가 활발해지고있다.이러한 국제적 동향은장래 일본의수산업및 수산

정책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회에서도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주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대응에

만전을기하고자원의 지속적이용에공헌하는국제적무역체제확립에

노력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은 우리나라 수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영향

을미칠것인데 현상황에서가장우려되는 것은 1999년 11월미국시애

틀에서개최된 WT O 뉴라운드협상이다.즉 WT O 협상에서는 APEC에

서 계속되는 수산물 관세철폐 문제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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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다루지 못한 보조금 감축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

는데 이러한 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와 일본이 같은 입장에 처해 있으

므로 양국간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4 . 어촌지역의 진흥과 기반시설 정비

1 ) 어촌지역의 진흥

(1 ) 수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어촌 만들기

일본에서 수산업을주축으로한어촌 만들기에성공하여안정적인소

득을 올리고 있는 지역의 성공요인을 보면 지역어업의 기초가 되는 수

산자원의 관리 및 증식에 성공했거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특성

을살린특산품 생산과산지브랜드를확립하여어획물부가가치의제고

를 가능케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검토회에서는지역자원의 증식및관리를통해 지역수산업을

활성화하고이와병행하여그지역이가지고있는자연여건과전통문화,

어업 및 해양레크리에이션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수립을 통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부터 농특세를 재원으로하여 소득기반확충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그 동안 동

사업이 어촌지역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도 사실이나 일본에서 제

시하고 있는, 수산업을 주축으로 한 어촌 만들기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

고있다.따라서앞으로지역분산적(안배식) 투자에서탈피하여거점지

역 중점개발 방식으로 사업추진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

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 도시주민과의 유대강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촌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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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에대한이해를 깊게하는 것이중요하다는 관점에서수산

업·어촌에 관련된광고활동을강화하고청소년이어업을이해할수있

도록 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와의 교류 촉진, 폐기물의 회수

등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도시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

진 중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 있어 어촌지역 주민과 도시주민과의 유대강화는 도

시주민들의 특산물 구입 등에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어촌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과 환경보전활동을 통한 도시주민과의 유대강화 등은 앞으로

어촌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어촌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 기반시설 정비

또한 검토회에서는 수산업의 진흥을 통한 어촌지역진흥을 위해서 필

요한 기반시설은 지역의 수요에 기초하여 자원의 증식에서 생산, 유통

까지 일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효율적인 수산물 공급,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이상과같은정책방향은우리나라에서도마찬가지로서현재시행중인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있어 지역별로 모든 사업을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어업발전을 위한사업에우선투자하되 필요에따라생활환경개선을위

한사업을병행해나갈필요가있다.아울러어촌종합개발사업만으로는

현재 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사

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3 ) 어항정비 및 관리제도 개선

어항의정비및관리에관련된 제도개선방안으로서검토회에서는국

가와 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수산물의 안정공급과 자원관리 등

수산정책적 관점, 어항의 적정·효율적 이용 및 어항의 주위여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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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하되 거점어항과 산지시장의 계

획적 조정을통하여어항시설등의유효이용을도모해야 한다고제안하

고 있다.

일본경우 이미 1970년도에어항기본시설을 완료하고현재는정비사

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시설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기본시설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나 앞으로 건설할 어항이나 정비가 필요한 어항에 있어 위에서 지적

한 정책방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어항을 개발함에 있어 수산업지원 외에 어촌관광, 해상교통 및 물

류기지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고려하여 개발함으로써 경제·사회의 변

화에 따라 점차 증대되고 있는 어항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산업발전과 함께 어촌지역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

이다.

Ⅳ. 결 론

지금까지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일본 수산기본정책 검토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행 정책 내지 중장기계획과 어

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 발표한 검토안은 34명의 위원이 2년간에 걸

쳐 작성함으로써 불과 몇 개월만에 완료한 우리나라의「수산진흥종합

대책」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검토안의 최종결과는 비교적 간

략하게 정리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기초분석자료는 방대한 양에

이르고 있다.

일본에서 동 검토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와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는 것은 수산업 및 어촌을 보는 기본시각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는 수산업 및 어촌개발을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나 일본

에서는 경제논리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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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의 검토안에 있어서 한·일 어업협상에

대한 사후대책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 것도 특기할 만한데 이것은 1977

년부터 해양법협약의 발효에 착실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중장기 정책방향이나 대책을 수립할 때 충분

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전문가의의견을수렴해야 할것이며,어촌에 대

해서는경제외적인기능을충분히고려하여개발정책을수립해야할것

이다. 한편 일본의 검토안에서는 앞으로 우리의 정책수립시 참고할 만

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

을 들 수 있다.

첫째, 수산자원회복 및 관리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있다.이것은 수

산자원이 없으면 어업 자체가 성립할 수없기때문이다.또한 이를 실현

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서 어업자의 자율관리, 주변 국가와의 공동자원

관리, T AC 제도의지속적인실시,어장환경개선에대한예방적조치강

구, 어업허가 일제갱신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수립 및 시행에 있어 국가와 자치단체간 역할분담과 어업

자와 도시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공동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이 취약하여 국가가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이많은데앞으로 지방자치제의정착에따라국가와 자치단체간역

할분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또한 어업자와 도시주민 등이 공

동으로지역자원개발에참여하는것은계획의 실현가능성을높일뿐아

니라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 및 노령자에 대한 배려와 어업보험 등 사회보장제

도의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지위에 대한 배려가 부

족했고,고령자의노동참여가일반적이지못했다.그러나앞으로어업인

력의 감소와 함께 노령화, 부녀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에대한 특별대책은 중요한 과제의하나가될 것이다.한편수

산업은육상산업과달리경제적인위험 외에자연재해로 인한위험성이

크므로 생산부문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문에 대한

사회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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